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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이유와 로비의혹 “곤혹”
검찰, 진정서 접수로 본격수사 착수 … 피해자들은 국가상대 손배소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12월20일 제이유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공정거래위원회

에 대한 수사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 형태로 접수된 수사의뢰서를 전달받았다”며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겠지만 현재로서

는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제이유 사건을 <공정위의 정책적 뒷받침과 유착으로 성장하고 직무유기와 행정 태만으로 피

해가 극대화된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공정위와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제이유 사업자와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해 12월19일 검찰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가족의 특별보상 수당 수수경위 등에 대한 막바지 보강수사를 벌인 뒤 

제이유 측과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12월22일경 발

표할 예정이다.

중간수사 결과에는 제이유로부터 로비 의혹을 받은 정치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고위 공직자 가

족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유 피해자의 모임인 제이유사업피해자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20일 다른  다단계업체 피해자 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책임 소홀로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2004년 초기부터 공유마케팅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현재까지 수십만명에게 10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불법 피라미드 회사와 사실상 유착하거나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

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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